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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/ 계속 임기내 / 임기후 예산 / 비예산 사업주체 시군

□ 필 요 성

○ 자녀 출생 초기 출산 및 육아기 경제적 부담 경감

○ 임신・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 지원을 통한 도내 

출산・육아기 가정의 삶의 질 제고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위치 : 11개 시군

○ 사업기간 : 2022. ~ 2027.
○ 사업규모 : 출생아 8,200명 ※ 2021년 도 출생아 수 기준

○ 총사업비 : 총23,465억원(국비 15,100 도비 3,698 시군비 4,667)

○ 사업내용 

- 출산수당과 육아수당의 통합개념 ’출산육아수당‘ 지원

- 사업목적 유사성에 따라 국가지원사업(첫만남이용권, 보육료지원, 누리과정,
아동수당, 부모급여)와 연계

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만원)

구분 소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

출
산
육
아
수
당

국비
연계
사업

첫만남이용권 200 200

보육료 964 527* 437

누리과정 1,008 336 336 336

아동수당 720 120 120 120 120 120 120

부모급여 1,800 1,200 600

자체
사업

출산육아수당 1,100 300  200 200 200 200

합     계 5,265
(최대) 1,820 920

(최대) 757 656 656 456

    ※ 부모급여 : (‘23년) 만0세 월70만원, 만1세 월35만원 / (’24년) 만0세 월100만원, 만1세 월 50만원
     - 만0세 : 전체 아동 부모급여 지급 / (어린이집 이용) 보육료 미지급
     - 만1세 : (가정양육) 부모급여 지급 / *(어린이집 이용) 보육료 지급 ⇨ 부모급여-보육료 병급불가



□ 연도별 투자계획 (단위 : 억원)

구 분 총 계 기투자
임   기   내 임기후

(2027년)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

계 23,465 - 18,444 - 4,365 4,529 4,693 4,857 5,021

국  비 15,100 - 12,080 - 3,020 3,020 3,020 3,020 3,020

도  비 3,698 - 2,827 - 608 674 740 805 871

시군비 4,667 - 3,537 - 737 835 933 1,032 1,130

기  타 - - - - - - - - -

□ 연도별 확인지표
최종목표 단위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

출산육아기 경제적 부담 경감 출생아 수 - 7,500명 7,500명 7,500명 7,500명

□ 분기별 추진계획 ※지원금액‘23 출생아 기준

연 도 별 추   진   사    항
비 고

(이행율)

기 추진사항  ․ 국비 유사사업과 연계 (첫만남이용권, 보육료지원, 
  누리과정, 아동수당, 부모급여) -

임

기

내

2023년도
상반기  ․ 출산육아수당 1년차 지급 : 1,820만원 지원 50%

2023년도
하반기  ․ 2024년도 사업 예산확보 -

2024년도
상반기  ․ 출산육아수당 2년차 지급 : (최대)920만원 지원 60%

2024년도
하반기  ․ 2025년도 사업 예산확보 -

2025년도
상반기  ․ 출산육아수당 3년차 지급 : 764만원 지원 70%

2025년도
하반기  ․ 2026년도 사업 예산확보 -

2026년도  ․ 출산육아수당 4년차 지급 : 656만원 지원 90%

임기 후  ․ 출산육아수당 지속 추진 : 5년차 656만원, 6년차 456만원 100%

중앙정부 도움 ○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

□ 추진실적
○ 국비 유사사업 연계 관련 관계부서 협의            : ’22. 9.

□ 기대효과
○ 출산・영유아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도 저출산 문제 개선을 통한 출생률 상승 기대

○ 청년 인구유출 방지와 인접시군 전입인구 증가 유도

○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

투자 확대로 인구 감소에 대응


